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으로써 지원을 지속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이
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영업자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 지
원이 없으면 불황으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파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적기관인 캠코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캠코의 건전성이 악화한 건 새출발기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
담보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채무의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캠코의 재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다. 상호금융권의 지난
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전년 말(5.26%)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도 2년 전(2.97%)보
다 1.65%포인트 높아진 4.6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엔 캠코에 1조6500억원을 출자했지만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캠코 재무 구조 개선엔 악재다.

금융당국은 추가 출연을 포함해 캠코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는 “캠코의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 부문 리스크로 작용
할 수 있는 만큼 자본금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정부 채무 조정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대기 한국금
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국가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과도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며 “캠코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효과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